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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현대, 감정적 맞대응으로 비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방침 …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 지적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금강고려화학(KCC)은 11월19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1000만주 유상증자 방침과 관련해 11월20일 중 관

할법원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KCC 고위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정관은 공모증자의 요건으로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배구조 개선이나 사업다각화는 해당 요건이 되지 못하는 만큼 현대엘리베이터 이

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상법과 정관에 정한 공모증자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000만주나 되는 과다한 유상증자는 주주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KCC는 현대엘리베이터가 10월28일 현저한 시황변동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공시사실이 없다고 공시해 스스로 공모와 같은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의 경영상 필요가 없음을 인정했다

가 곧바로 증자방침을 밝힌 것은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CC는 11월17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1000만주 유상증자 방침 발표 이후 외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의 법률자문을 거쳐 강경대응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CC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사실상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과 정관을 위배한 

만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CC보다 앞서 19일 오후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기업화 선언은 이사회

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고 정몽헌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경영권 방어 차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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